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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현황 오류, 행정청이 적극 
변경해줘야”

 - 주택 2개 동 현황도 서로 바뀌어 경매 절차 중단...근저당권자 등 권리
관계자 전원 동의 없어도 행정청이 변경해야 

□ 건축물대장 현황도*가 실제 소유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경매 절차가 

중단됐다면 근저당권자 등의 동의가 없어도 행정청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 배치도로서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에 접한 도로 등을 포함한 도면으로 

건축물대장에 첨부되는 서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다세대주택 소

유자들이 건축물대장 현황도 변경신청을 한 경우 이를 변경하도록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에 의견표명 했다. 

□ 건축주는 1994년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다세대주택 1동(8세대)과 

바로 옆 2동(8세대)을 동시에 신축했는데 건축물대장에는 1동과 

2동이 서로 뒤바뀐 현황도가 첨부됐다.

   이후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이러한 

오류를 확인하고 건축물 현황도를 일치시키도록 보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주택 소유자들은 건물 현황도 1동을 2동으로, 2동을 1동으로 

변경해 달라고 남동구청에 요구했지만 남동구청은 소유자들 외 근

저당권자 등 다른 권리관계자 전원의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건축물 현황도를 변경해주지 않았다.



   경매 절차를 진행했던 ㄱ씨는 “경매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 현황도를 변경해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건축물 현황도를 변경하는 것은 오류를 바로

잡아 실제 소유현황에 부합하게 하는 것으로, 1동과 2동 각 층 면적과 

공시가격이 같고 담보가치에도 차이가 없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다세대주택 소유자들이 현황도 변경신청을 한 

경우 근저당권자 등의 동의가 없더라도 건축물 현황도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건축물 현황도에 오류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적극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행정청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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